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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계기관이 함께 해소 방안 찾는다

-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 개최(6.2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23일(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

석한 가운데 올해 2차 ‘다중운집인파 재난관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경찰‧소방, 서울시, 부산시 등

 이번 회의는 올해 다중운집 행사에서 드러난 인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되돌아보고, 민·관이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현재 개별법(｢재난안전법｣, ｢공연법｣ 등)에 따라 순간최대 1,000명 이상

이 운집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심의기관은 이를 인지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사전 인파 안전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내 신고되지 않은 돌발성 행사로 인한 인파밀집 발생(5.1.)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

에서 계획에 포함된 ‘이벤트성 부대행사’까지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에 

누락이 없도록 중점 확인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나아가, 이번 회의에서는 처음부터 신고에서 빠져 있거나 예상치 못한 행

사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서 행사중단 권

고 조치를 취하는 등 긴급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팝업스토어, 사인회 등 다중운집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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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우려가 있는 민간 행사도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를 부

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부여하는 근본적 제

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조덕진 사회재난실장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인파관리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 사각지

대를 꼼꼼히 분석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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